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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기금의 노사 참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 

김 태 현* 

1)

Ⅰ. 고용보험기금 운영의 현실 

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경제 기 직  신설되어 고용불안의 시 에 사회안 망

으로서 속히 성장해 왔으며 제도의 발 을 이루어왔다. 이제 12년째를 맞이하는 고용

보험은 양  팽창 이후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아야 할 때이다. 그런데 고용보험 운

과 련해서 특히 보험료를 납부하는 노･사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부가 일방 으로 기

을 운 하는 문제에 해서 노･사의 참여를 확 하라는 요구는 제도 설립 기부터 

지속 으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다. 
고용보험은 노동자의 실업시 여를 지 하고 직업능력개발, 고용안정을 해 노･사

가 낸 보험료로 운 된다. 그런데 정부는 리운 비의 일부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

하고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고용보험에서만은 으로 제도  기 의 운 을 지배･

독 하고 있는 실정이다. 연 , 의료보험, 산재보험은 각각 공단이 설립되어 있고, 공단

이사회에 노･사가 표로 참여하고 있다. 특히 국민연 은 이사회와 기 운 원회에 

가입자 표가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리운 의 민주화도 매우 진척되어 있는 실정이

다. 그런데 유독 고용보험만 노동부가 직  개입하고 일 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

것이다. 

1. 돈굴리기 위주의 기금 운영 

노동부의 리운  지배의 결과로 충실한 제도운 이 되고 있는가 하면 그 지 않은 

것 한 문제이다. 2007년 조성된 고용보험기 은 10조 5,478억 원(2007년 총 산)이다. 
고용보험기 은 노･사의 보험료와 고용보험법에 따른 징수 ․ 립 ․기 운용수익

과 기타수입으로 조성된다. 2007년 기 으로 한 해 노･사의 보험료 납부액은 3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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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,654백만 원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, 2007년 고용보험기   약 7조 원은 1995년 7월 1
일 고용보험 도입 이후 매년 보험료를 받으면서도 고용보험 련 사업으로 집행되지 않

아 남은 여유자 이 축 된 결과물이다. 2007년 고용보험기  10조 5,478억 원은 재 

노동부가 운용하고 있는 5개의 기 총액(18조 1,152억 원 - 노동부 총 산의 90% 이상) 
비 약 58%에 달하는 액수로서 노동부 산에서 량을 차지하고 있다. 결과 으로 

노동자가 월별로 납입하는 고용보험료에 의해 정부기 이 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

아닌 상황이다.
한 <표 1>을 살펴보면 가장 먼  에 띄는 것이 고용보험기  지출총액  여유자

 운용비율이 2006년 63.5%(7조 5,085백만 원), 2007년 55.36%(5조 8,395백만 원)에 달

하고 있고, 이 비율은 고용안정사업비, 실업 여비 등 고용보험기 의 나머지 산액을 

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상태이다. 이는 해마다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져온 상황에 비추어 

상식 이라고 볼 수 없으며, 공 기 으로서의 고용보험기 이 사회  역할을 다하고 

있는가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다.

<표1> 2006~2007년 고용보험기  지출 산안 

(단 : 백만 원)

2006 비 율 2007 비 율

 체 11,822,746 100 10,547,793 100

 고용안정․직업능력개발사업 1,641,928 13.88 1,864,585 17.67

 실업 여 2,191,174 18.53 2,286,235 21.67

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125,805 1.06 171,192 1.99

 용․징수 탁 62,060 0.52 59,249 0.56

 고용보험운  등 43,265 0.36 30,454 1.29

 반환 50,060 0.42 46,587 0.44

 공자기 탁 200,000 1.69 250,000 2.37

 여유자 운용 7,508,454 63.50 5,839,491 55.36

고용보험기 의 운  역시 융기   주식과 증권에 투자하는 것 주로 진행되고 

있다. 민주노총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통해 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2007년 5월 

25일 재 고용보험기  총액 10조 5,342억 원  제1 융권에 3조 2,880억 원, 주식, 채
권, 해외투자 등 제2 융권에 6조 7,962억 원이 투자되어 규모를 늘려가고 있음이 확인

된다. 결과 으로 고용보험을 노･사가 낸 돈으로 운 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노･사

가 낸 기 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는 무 하게 투기자본화되어 정부자본 불리기용으로

만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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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정부의 쌈짓돈마냥 운영되고 노동자에게는 너무 먼 고용보험기금 

고용보험기 의 사용과 련한 표 인 부 격 사례는 구의 에도 부당함이 명

백하다. 
노동부는 고용보험기 이 무 쌓여 보험료를 낮추든지, 여를 확 하라는 요구에 

직면하자 덩어리 돈을 쓰겠다고 발표했다. 2008년까지 고용지원센터 청사 구입에 8천 

억을 쓰겠다는 것이다. 8천 억이라 하면 2006년 고용보험기  총지출액 38,537억 원 

비 21%, 고용보험지출 항목  고용안정･직업능력개발사업비 15,537억 원 비 52%에 

해당한다. 이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직업탐색을 한 종합직업체험 (Job World) 건립에 

약 2,127억 원, 한국폴리텍 학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에 1,187억 원(2008년 1,275억 원 

지원), 한국과학기술 학 노후장비 보강에 305억 원(2008년 359억 원) 지원 등 그야말로 

국가가 당연히 공공인 라로서 투자해야 할 사업을 고용보험기 에서 마치 자기 돈처럼 

사용한 것이다. 고용안정인 라 구축이야말로 정부의 책무이며, 이를 노･사가 내는 보

험료에서 쓰겠다는 것은 노･사가 낸 보험료를 리운 권을 지녔다는 권한을 남용하여 

리인인 정부가 자신이 낼 돈을 유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겠다. 
이에 비해 비정규직 란의 시 를 맞아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사업은 그

야말로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. 2007년 노동부가 발표한 고용보험기  운용계획을 

샅샅이 살펴보아도 10조 5천억 원의 총 산  3만 8천 비정규노동자를 상으로 하는 

‘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’ 비용 188억 원(0.18%) 외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한 

노동부의 고민과 안모색의 흔 은 찾아볼 수 없다. 건설근로자 고용지원  159억 원

(2008년 217억 원)은 이름과 달리 해당 노동자에게 지 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주에게 지

원하는 제도에 지나지 않는다.
노･사의 취업알선사업에 한 지원은 노･사 공동재취업센터 지원 30억 원(2008년 

35억 원), 건설근로자취업센터 6.3억 원(2008년 15억 원) 등은 그야말로 언발의 오 기

에 지나지 않는다. 주인과 리인이 그야말로 뒤바  표  사례라 할 수 있다. 그나마

도 건설근로자취업센터의 경우, 운 과 련한 노동부의 과도한 지배․개입으로 인해 

건설노조들은 내년에는 이를 반납하겠다는 결의까지 한 상태이다. 
한 체 실업자  실업 여를 받고 있는 수 자 비 은 22%  수 으로 선진국의 

30~40% (미국 34%, 일본 39%)에 비해 훨씬 뒤떨어지고 있다. 지나치게 엄격한 수 요

건, 짧은 수 기간, 낮은 소득 체율(28%  수 으로 미국의 45%에 비해서도 히 낮

음)로 인해 실업 여 역시 제 로 사회안 망으로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. 법상으로는 

용 상이지만 실제 고용보험 용률은 20% 에 지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극

심한 고용불안정 상태에 해 노동부는 어떤 책을 내놓을 것인가? 



94_노동리뷰

정책논단

사업주가 서류를 조작해 지원 을 불법 으로 타가거나 가짜 실업자가 실업 여를 

타가는 사례가 꾸 히 증가하고 있다. 공식 통계만으로도 부당실업 여 지 액이 2002
년 29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52억 원으로 79%나 증가했다. 심각한 것은 노동부가 고용보

험 지원제도의 허 을 고들어 거액을 불법 으로 타가는 실업 여 련 부정행 들을 

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실질  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다는 에 있다. 

Ⅱ. 기금 운영의 민주화와 노사 참여

우선, 기 운 과 련해서 노･사의 참여가 확 되어야 한다. 같은 사회보험인 국민

연 의 경우 기 운 원회가 설립되어 가입자 표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

비되고 있다. 외국의 고용보험은 부분 노･사 는 노･사･정이 동수로 운 하고 있

다. 독일은 노･사･정이 연방고용청의 앙  지방청 운 에서 동수로 운 하고 있다. 
랑스는 노･사가 동수로 운 하되 이사장은 노동조합에서 맡고 있다. 이에 비해 스웨

덴, 덴마크 등은 실업 여의 경우 노동조합이 운 하고 있다.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참

조하여 우리도 고용보험제도 운 을 노･사에게 으로 맡기거나, 최소한 노･사･정 

동수로 운 할 필요가 있다. 아울러 노사 표의 상임감사제도를 통해 운 에의 개입이 

이루어져야 할 것이다. 한 국민연 기 운 원회를 참조하여 재와 같이 높은 고

용보험기 의 운 과 련해서 기 운 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. 이 역시 노･

사･정이 최소한 동수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.
아울러 노･사의 참여가 실질화되고 운 의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. 이를 해서

는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의무화, 서면회의 지양, 안건의 최소 1주일 이   배포, 
노사 표의 자료 열람권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. 재 정부의 각종 원회처럼 형식 으

로 운 되어서는 노･사의 진정한 참여는 요원할 것이다.  
둘째, 고용보험기 은 철 히 노동자의 실업 책과 고용안정을 해 사용되어야 한

다. 무엇보다도 고용보험기 은 노동시장 변화상황에 능동 이고 극 으로 작용함으

로써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차별철폐에 기여해야 한다. 이를 해서는 기 이 850만 비

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악하고 그 개선을 해 우선 으로 쓰여져야 한다. 특히 

7월 1일 비정규법이 시행되면서 이미 비정규노동자의 무더기 해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

속히 확산될 것으로 진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기 이 노동자 고용안정에 극

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시 한 사회  요구로 되고 있으며, 이 요구를 실 하

기 해 노조의 역할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. 비정규노동자를 한 취업알선, 직업훈련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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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에 있어서 주인인 노사단체의 극  역할과 사업이 필요하다. 이를 해서는 사업주 

주의 지원사업을 벋어나 최소한 산별노조 이상의 노조의 취업알선, 직업능력개발사업

에 한 지원이 필요하다. 아울러 이에 한 지원이 지배나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. 주
인인 노․사를 리인인 정부가 반하장격으로 지배･감시하고 개입하는 작태는 사라

져야 할 것이다. 


